
- 1 -

한국블록체인협회  Korea Blockchain Association

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 2019년 11월 22일 보도일시 2019년 11월 22일(즉시)

담당자 김재진 사무국장

TEL 02-6412-4778~9 FAX 02-6412-477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테헤란오피스빌딩 301호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건전한 시장질서 수립 위한 첫걸음”

□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유동수 민주당 의
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
안에는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원안을 기초로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가 시장과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여야 의원들과 금융당국에 요청한 
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선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정의규정은 원안의 ‘가상
자산 취급업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되었다. 또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사업자 신고 불수리’ 조항과 
관련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조건을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되, 국회와 
관계 당국이 구체적 조건을 긴밀히 협의해 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 미획득시 신고 직권 말소’ 규정은 이미 신고된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 업계는 수정된 특금법 개정안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
원사 의견을 취합해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
에는 ▲정의규정을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수정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신고 불수리 요건에 이의 제기 ▲ISMS 인증 미
획득시 유예기간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

□ 오갑수 회장은 “그간 업계에서 간절히 원했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
으로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차원에
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